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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대책 필요성
□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재해 피해로 인한 경영위험이 확대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농업 분야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큰 피해

‐ (유럽) 기후변화로 매년 283억 유로의 피해(하우덴 보고서)

‐ (미국) 2011~2023년까지 연방작물보험 보험금으로 매년 평균 100억 달러 이상 지급

○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농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

‐ 과거에 비해 빈도와 심도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생산 불확실성 커지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더해 기후위기의 심화는 농작물의 생리·생태적 교란을 초래하고, 생육을 위축시켜 품질 저하까지 초래

‐ 고온과 빈번한 강우 발생 시 병해충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져 농가의 경영위험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과거 소규모 복합영농으로 재배 시차로 인한 재해위험의 자연헷징이 가능했으나

최근 전문화된 전업농의 증가는 단일 작목, 소수의 작목 재배로 재해 위험에 많이 노출.



1.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대책 필요성

□ 농업인 자체적인 대응에는 한계, 정부의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필요

○최근 농업경영에서 위험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점차 빈발하고 있으며,

하나의 위험이 다른 경영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복합효과(Compounding Effects)도 증가

○이에 더해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음

‐ 고령화로 신체적 능력 저하, 디지털·기술활용 부족, 지역 공동 대응력 약화,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적응 능력 감소

○재해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종합적인 위험관리 역할이 더욱 더 중요



1.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대책 필요성
□ 정부의 역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의 부류 기준 : 위험의 크기, 범위
○ 정부개입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은 위험 영향이 크고, 다수 농가들에게 상호 연관이 있는 경우

○ 농업인 자율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은 통상 위험 및 개별 농가에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 정부개입 정도가 같은 수준을 나타내는 선은 <그림1-1>과 같이 우하향

‐ 위험 영향이 큰 거대재해에 대해서는 특정 농가·품목·지역에 한정되더라도 정부개입이 필요

‐ 작은 위험이라도 전체 농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과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이 유사하다는 의미

<그림 1-1> 위험의 분류와 위험관리 방법 구분

자료 : 황의식·이용호(2008) “전업농 위험관리방안 연구” 재인용



2. 농작물 재해대응 주요 정책

□ 농업재해대책의 목적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

○ (농업재해의 정의) 농업재해는 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우박·서리·조수해·대설·한파·병해충
·폭염·일조량 부족·유해 야생동물 및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2.1. 농업재해대책

○ (농업재해 기준)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가 시·군별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농업재해대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시군당 50ha 이상) 농업재해의 정의에 따른 피해 또는 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시군당 30ha 이상) 서리·우박·대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시군당 10ha 이상) 유해 야상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국가/지자체 역할) 재해 예방, 피해 경감, 재해 복구 및 피해 농업인의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과업

‐ 1)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기자재 지원
‐ 2) 재해발생 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 3) 재해를 입은 농가 지원
‐ 4) 기타 지원책



○ (지원 내용) 농작물 피해 직접지원은 대파대, 농약대, 경영안정지원금으로 구분

‐ 농작물 피해 간접지원은 농가피해율 30% 이상이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실시,

‐ 농가피해율 50% 이상일 경우 학자금 면제

‐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 8월까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

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하는 현안 안고 있음

2. 농작물 재해대응 주요 정책

○ (지원주체) 행안부, 농식품부, 지자체로 구분, 농작물과 관련된 농업재해는 농식품부가 지원

2.1. 농업재해대책

지원내용 조건 지원금

대파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작물이 피해율 70% 이상 대파대 단가의 50%를 보조

농약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은 작물 피해율이 20~70% 농약대 단가의 100%를 보조

경영안정지원금 일회성 성격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상시화하고자 2025년 신규 도입, 구체적인 지원 기준 미확정



2. 농작물 재해대응 주요 정책

○ (사업규모) 최근 5년 간 사업비는 1,000억원~2,800억원

‐ 최근 3년간 지급된 대파대와 농약대는 예정된 사업비 초과

‐ 대파대 연 평균 약 5만 건이 지급, 평균 지급액 약 337억 원

‐ 농약대 연평균 584,094건이 지급, 평균 지급액 2,420 억 원

2.1. 농업재해대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억 원) 1,000 1,500 2,000 2,800 1,600

<표 2-1> 농업재해대책 연도별 사업비

2022 2023 2024 평균

대파대
금액(천 원) 12,198,855 59,910,136 28,848,248 33,652,413

건 수 19,021 95,900 35,106 50,009

농약대
금액(천 원) 88,621,110 494,722,506 142,587,121 241,976,912

건 수 148,868 1,132,596 470,818 584,094

<표 2-2> 농업재해대책 대파대, 농약대 최근 3년 지급액

자료 :저자 작성

자료 :저자 작성



2. 농작물 재해대응 주요 정책

○ (사업내용) 보험 원리를 활용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2.2. 농업재해보험

○ (추진경과) 농업재해보험은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이 모태, 2010년부터 농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

‐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 시범사업으로 시작, 현재 과수 13개, 식량 11개, 채소 14개, 특작 4개, 임산물 8개, 버섯작
물 3개, 시설작물 23개 총 76개 품목

‐ 2005년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기금(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 국가가 직접 위험분산 주체로 사업에 참여
‐ 2015년에는 수입안정보험이 도입 현재 마늘, 양파, 포도 등 15개 품목

○ (추진체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위해 국가 및 각 기관이 사업에 관여하여 역할 분담

‐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지원, 국가재보험 인수,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기능 수행
‐ (농금원) 위탁관리기관으로 사업 점검, 상품 연구 및 개선, 교육 ·홍보 수행
‐ (농협손보) 원수보험자로 농업재해보험의 개발·판매, 손해평가 의뢰, 보험금 지급
‐ (보험개발원/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험상품 요율 산정, 금융감독원은 보험요율 및 약관 등을 인가
‐ (손해평가) 손해평가 주체(사정사, 평가사, 평가인)는 보험목적물 손해평가 실시
‐ (재보험사) 사업자-국가 간 재보험 약정 체결 이후 원수보험자인 농협손보가 보유한 보험료를 재보험 인수



2. 농작물 재해대응 주요 정책

○ (보장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초기는 특정위험보장 위주, 현재 인삼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은 종합위험방식

‐ 고추, 벼, 복숭아 등 일부 품목은 병충해 피해까지 보장
‐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가격하락도 보장

2.2. 농업재해보험

○ (보장기준) 수확 감소와 생산비 기준으로 구분

모든 과수를 포함해 42개 품목은 수확 감소를 보장받고 노지 품목 13개, 시설작물은 생산비 보장

구분 품목

수확감소
보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무화과, 감귤, 오디, 두릅, 블루베리, 참다래, 매실, 자두, 살구, 포도, 복숭아, 유자, 벼, 가을배추, 
가을무,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밤, 대추, 오미자, 양파, 보리, 팥, 양배추, 단호박, 당근, 감자, 마늘, 호두, 귀리, 수박, 인삼

생산비
보장

대파, 시금치, 무(고랭지/월동), 배추(고랭지/월동),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 메밀, 배추(봄), 쪽파·실파, 양상추, 
브로콜리, 고추, 시설작물

<표 2-3> 수확감소 및 생산비 보장 품목

○ (보장수준) 보장수준은 품목마다 상이하나 주요 품목들은 보험가입금액의 60~90%까지 보장하며,

시설작물은 자기부담금 10만 원 초과 손해액 전액 보상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농작물 재해대응 주요 정책

○ (정부지원) 일반적으로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 50%를 보조하나, 

일부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차등하여 보조하며 사업자 운영비 100% 실비 보조
－ 농업인 자부담 중 일부는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보조, 실제 자부담비율 약 15% 이하

2.2. 농업재해보험

구분 품목
보장수준(%)

60 70 80 85 90

국고보조율
(%)

배·단감·사과·떫은감·벼 65 60 50 38 33
콩, 감자, 고구마,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배추, 무, 복숭아, 

감귤
60 55 50 48 47

자료 : 2025년농작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주. 콩부터감귤에해당하는 13개품목은 33~65% 수준으로연차별로조정예정

<표 2-4> 품목별 보장수준별 국고보조율



2. 농작물 재해대응 주요 정책

○ (사업규모)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을 합친 예산은 증가추세
‐ 농작물재해보험은 2021년 435,562백만 원에서 2025년 576,969백만 원으로 증가

‐ 수입안정보험은 동기간 2,500백만 원에서 207,818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

2.2. 농업재해보험

<표 2-5> 농업재해보험 최근 5년간 예산 추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농작물재해보험 435,562 671,871 706,540 634,395 576,969

-보험료 351,871 562,080 607,729 535,584 484,182

-운영비 83,691 109,791 98,811 98,811 92,787

수입안정보험 2,500 2,500 2,500 8,100 207,817

총액 438,062 674,371 709,040 642,495 784,786

•단위 : 백만 원

자료 : 저자작성



2. 농작물 재해대응 주요 정책

○ (사업실적) 가입면적, 가입금액은 매년 증가추세, 보험금도 최근 크게 증가
‐ 벼와 원예시설물이 보험목적물로 포함된 이후 가입면적, 가입금액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

‐ 원예시설물을 제외한 가입면적과 가입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678,875ha, 13.6조 원

2.2. 농업재해보험

<그림 2-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및 가입금액

자료 : 저자작성



2. 농작물 재해대응 주요 정책

○ (사업실적) 가입면적, 가입금액은 매년 증가추세, 보험금도 최근 크게 증가
－ 보험금은 연간 편차가 크나 `20년 처음으로 보험금이 1조 원 이상 지급이후 `23, `24년에도 1조 원 이상

보험금 지급

2.2. 농업재해보험

<그림 2-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지금액

자료 : 저자작성



3. 농작물 피해 현황
3.1. 농업재해대책 피해 현황

□ 재해종류별 피해 현황
○ 최근 3년간 호우, 태풍이 가장 큰 피해를 입힘

‐ 22년 : 태풍 / 23년 & 24년 : 호우 피해가 가장 큼
‐ 호우, 대설/한파는 매년 지속적 발생, 큰 피해 초래
=> 수해 피해가 우리나라에 빈번한 동시에 크게 발생

재해종류 2022년 2023년 2024년

가뭄 1,548 - -

강풍 - 120 -

고온/폭염 - - 12,844

냉해 - 89,530 1,665

대설/한파 61 10,571 1,840

우박 1,061 3,667 -

병충해 - - 22,516

태풍 56,307 5,699 -

일조량부족 - - 9,942

호우 6,527 177,111 47,208

계 65,461 286,739 95,346
자료 : NDMS 원자료 저자 분석

<표 2-6> 재해 종류별 농지피해면적
단위 : ha

□ 농지피해현황

○ 최근 3년 간 28차례(2022년 5번, 2023년 11번, 
2024년 12번) 자연재해로 인해 재난지역이 선포
‐ 선포된 지역의 피해 농지는 2022년 65,458ha, 

2023년 286,697ha, 2024년 95,835ha
‐ 전체 농경지의 4~19%가 거대재해로 피해



3. 농작물 피해 현황

□ 품목군별 피해 현황
○ 벼, 과수, 채소류, 전작에서 80% 이상의 피해 발생

‐ 벼는 2022년, 2024년 피해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
‐ 과수는 2023년 가장 큰 피해
‐ 전작과 채소류도 연도별로 상이하지만 3~4번째로

큰 피해

3.1. 농업재해대책 피해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과수 9,604 102,000 4,299 

벼 34,510 78,440 48,430 

맥류 412 12,100 6,663 

전작 5,583 39,910 3,791 

채소류 8,853 35,190 23,320 

특용작물류 819 6,653 4,546 

버섯류 3 8 25 

확훼류 37 89 210 

미분류 5,641 12,350 4,062 

계 65,461 286,739 95,346

<표 2-7> 품목군별 농지피해면적
단위 : ha

자료 : NDMS 원자료 저자 분석



3. 농작물 피해 현황
3.2. 농업재해보험 피해 현황
○ 농작물재해보험 사고면적은 가입율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

<그림 2-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사고면적 및 피해율(원예시설 제외)

○ 피해율은 연도별로 큰 편차, 최대 피해율은 2012년 22.4%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다시 상승

‐ 2017년 이후 편차를 보이나 상승
‐ 일반적으로 가입면적이 많아지면 위험이 분산되어 피해율이 안정되어야 하나, 자연재해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고 때문에

위험 분산이 잘 되지 않고 있음

자료 : 저자작성



4. 기후위기시대 농작물 재해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2023년 이후 재해대책에서 명시된 지원금 이외에 특별재난지원금이 반복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일회성·임시적 성격인 특별재난지원금을 대체하고자 경영안정지원금 항목을 신설

4.1. 재해대책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설계 고도화

○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수준에 따라 피해 농가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 존재

‐ 재난지원금이 과다하다면 도덕적해이가 만연해질 가능성 우려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유인 감소

⇒ 경영안정지원금 설계 시 도덕적해이 방지, 재해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해 합리적 지원기준 설립 필요

‐ 경영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재난지원금이 재해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설계



4. 기후위기시대 농작물 재해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새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제시

‐ 핵심은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 비보험작물에 대해 보험 방식 상품 개발을 통해

‐ 개별 농가(또는 품목) 피해를 측정·보상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

4.2. 한국형 비보험작물 프로그램 도입 설계 고도화

○ 한국형 비보험작물 프로그램이 도입 시, 자연재해 대응 관련 정부 정책에서 큰 변곡점 예상

‐ 한국형 비보험작물 프로그램 도입은 이론적으로 거의 모든 품목이 보험방식으로 개별 농가(또는 품목) 

단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이 사각지대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한국형 비보험작물 프로그램 도입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
‐ 현행 농작물 관련 재해대책과의 관계를 재정립 필요 등



4. 기후위기시대 농작물 재해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농업재해보험이 효과적인 재해대응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입율 필요

‐ 전체 가입율은 2024년 기준 54.4%로 꾸준한 상승추세이나 품목별 가입율의 편차가 매우 큼

‐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반적인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개선 등 다양한 노력 필요

4.3. 농작물재해보험/수입안정보험 가입율 제고

○ 농업인이 객관적으로 재해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 필요

‐ 미국은 주요 대학에서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보험금을 받을 확률 및 기대수익 등의 정보 제공

‐ 유사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로 농업인이 객관적으로 재해 위험도를 인지하고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 인지

하도록 지원

‐ 하지만 보험업법에 따르면 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주체가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의 수

단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정책보험에서는 정부 혹은 유관기관에게는 이를 제외하도록 특례를

제공할 필요



4. 기후위기시대 농작물 재해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병해충 피해 보장은 가입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
‐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일조량부족,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피해 등)
‐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아직까지는 벼, 고추, 복숭아 등 소수 품목에 일부 병해충만 인정하여 사각지대 존재
‐ 병해충 발생과 농작물 피해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미비로 병해충 보장 확대에 제약
‐ 병해충 피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진청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에서 병해충 피해가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 제시 필요
‐ 농업인은 병해충 방제 노력(방제시기, 농약 구매 자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

4.3. 농작물재해보험/수입안정보험 가입율 제고

○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부담비율 문제
‐ 자기부담비율은 도덕적해이를 완화하여 보험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핵심 수단 → 낮추기 어려움
‐ 미국은 개인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도덕적해이 발생을 차단하면서 간접적으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지역 지수보험을 운영
‐ Basis Risk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자기부담비율 수준의 미세손실 구간에서는 Basis Risk가 낮아질 수 있음
=> 지수보험을 특약상품으로 제공해 보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보험가입 유인을 제고할 필요



4. 기후위기시대 농작물 재해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인수와 손해평가에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목적물 인수단위는 농지 단위이며 손해평가도 농지단위로 실시,

해외 주요 농업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농지 면적이 상당히 작고 농지수도 많기 때문에 인수와 손해평가에서 상당한 애로

‐ 원칙적으로 보험인수는 농축협 담당직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농지 면적과 보험목적물을 확인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문 확인은 불가능할 정도로 인수 물량이 증가

‐ 손해평가도 대다수 품목이 10월에 집중, 손해평가 물량이 과도하게 많아져 손해평가의 적시성, 공정성, 정확성 모두 문제

=> 드론, ICT기술을 활용하여 인수와 손해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4.4.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적인 운영

○ 도덕적해이 완화 필요
‐ 도덕적해이는 피해 발생 확률과 피해 발생 시 손실 규모를 증가시켜 보험요율(보험원가)을 증가시키는 요인

보험요율 상승은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 문제를 발생

‐ 미국 : Spot Check List(SCL)를 도입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농업인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연구 결과 2001~2015년 간 손해율을 4.4% 낮추었고 2001~2012년 간 부적절하게 지급된 975만 달러의 보험금을 회수

‐ 우리나라는 손해평가 후에 일부 보험목적물만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점검

=> 한국형 SCL 시스템을 구축 필요



4. 기후위기시대 농작물 재해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수입안정보험은 2025년 현재 15개 품목이 도입

정부 : 한국형 소득경영안정망에서 30개 대상품목 확대 목표 제시

안정적 정착 위한 선결 과제 존재
‐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감소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설정이 매우 중요

기준가격은 가입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수확기 가격과 함께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

‐ 현재.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비정기적 연구용역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설정

=>  전담기관을 두고 매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현재 수확감소보장 품목만 수입안정보험 상품 가능

=> 생산비 보상을 하는 동시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하락을 보상할 수 있는 신규 상품 설계가 필요

4.5. 수입안정보험의 안정적인 정착 및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가격하락을 재해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 부재
‐ 현행 법률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는 것으로 명시

‐ 수입안정보험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추진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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